
이슈 진단

The Construction Business Journal 2003. 6··2233

고용및산재보험적용·징수, 현장작동가능한방안찾아야
- 정규 근로자 중심의제도설계로비정규근로자중심의건설현장과괴리 -

대개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제도가 그러하

듯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 역시 정규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을 상정하여 제도를 설

계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과 이

동이 잦은 비정규 근로자로 구성된 건설 현장

의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동이

잦은 건설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관리할 수 없

어 그 결과 이들에 대한 임금 정보도 파악할

수없게되었다. 

그렇다고 건설산업만을 적용 범위에서 제

외할 수는 없었으므로 정부는 적은 행정력으

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급 사업의 원수

급인에 대한 보험 가입 규정과 총 공사 금액

에 노무 비율을 곱해 임금 총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원수급인가입규정, 현장현실과괴리

현재고용및산재보험은원칙적으로모든

사업주를 보험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

만 예외적으로 도급 사업에 관한 한 원수급인

을 보험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주된 이

유는 다수의 소규모 하수급인을 대신해 소수

의 대규모 원수급인을 상대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보완하려는데있다. 

이러한 방식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하 보험자)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켰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주의 행정 효율성과 사회보험

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보다 가까이에서 근로

자를 접하고 있는 하수급인의 관심이 소홀해

지면서 피보험자의 관리가 허술해졌기 때문이

다.

한편, 총 공사 금액이 임금 총액 추정의 기

반이 되자 관리 단위 역시 건설 현장별로 설

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업

주는 동일 근로자가 자신의 여러 현장을 공정

에 따라 옮겨 다니더라도 그 때마다 자격 변

동신고를해야했다. 

임금총액추정및유사업무중복도문제

임금 총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문제이다. 현

재 임금 총액은 총 공사 금액에 노무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방식의 가

장 큰 문제점은‘평균’의 개념을 이용해‘개

별’기업의임금을알아내려한다는데있다. 

건설 기업은 공종 및 규모에 따라 각 기업

의 공사 비용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천차만별인데 이러한 편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행 고용 및 산재 보험은 연초에 당

해 연도에 발생할 예상 보험료를 미리 내고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정

산하는 방식(연납 및 선납)이다. 그래서 근로

자도 실업 급여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용보험

의 경우 정산이 매우 번잡스럽다.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험료를 원천 공제

하고각각의자료를보관해야하기때문이다.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과 이동이 잦은 근로

자로 구성된 건설 현장의 경우 정산 업무는

더욱과중해진다.

유사 행정 업무의 중복 수행도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고용 및 산재

보험의 행정 업무와 유사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 연금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등이다. 

하지만 거의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각 보험자에게 따로 신고하고

구 분 1995

54,992

2,240,990

7,092

217,161

1,598

193,387

5,494

23,774

39,533

1,905,000

1996

64,727

2,453,923

10,101

235,617

1,906

206,204

8,195

29,413

43,421

1,971,000

1997

71,317

2,544,436

12,280

233,198

2,050

222,968

10,230

27,862

45,304

2,004,000 

1998

50,319

1,797,203

48,528

364,757

29,070

322,095

19,458

42,662

46,498

1,578,000

1999

59,176

1,812,702

68,282

447,226

41,515

353,301

26,767

93,925

47,428

1,476,000

2000

94,898

2,228,719

85,996

509,958

50,800

414,654

35,196

95,304

51,203

1,583,000

2001

143,200

2,438,649

108,707

529,913

60,573

441,172

48,134

88,741

59,186

1,575,000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본사

현장

건설산업

전 체

사업장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장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장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장 수

피보험자 수

기업체 수 3)

취업자 수 4)

건설산업의 고용 및 산재 보험 적용 추이
(단위 : 개소, 명)

자료 : 1)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근로자 수는 공사 금액 및 월평균 임금에 의거해 추정된 것임.
2)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 연도.
3)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대분류 F. 건설업’을 영위하고 건설관련 면허를 취
득하고 등록한 업체임.
4) 통계청, 「고용동향」,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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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동이 잦은 비정규 근로자를 관리해야

하는 건설 사업주에게는 커다란 부담일 수밖

에없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 이후 문제점 증폭될
듯

지금까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 근로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2001년 말에 약 120만명으로 추정되는 건

설 현장의 근로자들 중 피보험자로 관리되는

인원은 8만 8,741명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피보험자 수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일용 근

로자에대한적용제외규정때문이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사 금액의 규모 또는

고용 기간에 따라 적용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었다. 사업주도 관

리 대상 인원이 많지 않았으므로 적용 및 징

수상의어려움이크게불거지지않았다. 

하지만 2004년으로 예정된일용근로자에

대한 확대 적용 이후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동이 잦은 일용 근

로자들이 대거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지

금껏 잠재되어 있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증

폭될것이기때문이다.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

이후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극명히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

든 사업주를 각각 보험 가입자로 규정해야 한

다. 

한편, 관리 단위를 현장에서 기업으로 전환

하여 변경 신고 사유를 줄임으로써 보험자와

사업주의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다.

전자카드를통한관리방식도입필요

현행 종이 서식에 의한 관리나 사업주의

EDI 신고 방식에 의해서는 이동이 잦은 일

용 근로자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

장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고 건설 근로자가

구 분

·일용 근로자 제외
·일정 공사 금액 규모 미만 제외

·사업장
·동종 사업 일괄 적용

·도급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
·일정 규모 하수급인 인정 승인

·사업주의 서면 신고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신고

·고시된 노무 비율을 활용하여
임금 총액 추정

·연납 및 선납
·확정 보험료 정산
·보험 연도 70일 이내 납부

·각 제도별 개별 처리

·일용 근로자 포괄
·적용 제외 범위 최소화

·사업주 또는 기업
·예외적으로 사업장 관리 허용

·직접적 고용 관계의 모든
사업주

·전자 카드에 의한 관리
·입직 및 이직시 즉시 확인

·실제 지급한 확정 임금

·월납 및 후납
·정산 절차 불필요
·익월 10일경

·유사 업무 통합 처리
·근로자 보호에 충실

·잦은 이동 고려
·행정 처리 단위 고려

·근로자 보호에 효과적

·잦은 이동 고려

·실제 임금 파악 전제

·갑근세 방식과 유사
·실제 임금 파악 전제

·부처간 협의 전제

현행 방식 효율화 방안 비고

적용 범위

관리 단위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관리

부과 기준

납부 방식·시기

보험료 정산

유사 업무 중복 수행

적

용

징

수

고용 및 산재 보험 적용·징수의 현행 방식 및 효율화 방안 비교

건설산업에 대한 적용 및 징수 방식 효율화의 기본 방향

명실상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 정착

·일용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비정규 노동 시장의 실태 파악 가능성 제고

·전자 카드 도입으로 일용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 가능성 제고
·일용 근로자 포괄에 따른 사업주 및 보험자의 행정 부담 급증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확충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보험료의 형평성 회복

·보험자의 효율성 제고
·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국가 정책 수립의
효율성 제고

기업 단위 관리

·이동이 잦은 일용 근로자
·다수의 소규모 건설 현장
·모호한 고용 관계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
·적용 범위 확대

직접적 고용 관계 기준
보험 가입자 규정

실제 임금 기준
월납·후납 방식의 징수 유사 업무 통합 처리

[ 현실적 측면 ] [ 제도적 측면 ]

⇔
조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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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자신의 카드를 여기에 체크함으로

써근무현장, 근무 일수, 임금 등이자동입력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노동부에서 구체적 실

행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처럼 전자 카드에의한 피보험자관리방

식이 도입되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것에 기초하여 월

납 및 후납으로 징수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처럼 확정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

하면 노무 비율의 불합리성이나 정산의 번거

로움에서벗어날수있다.

온전한통합징수법을만들어야

나아가 4대 사회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

제제도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통합 처리해야

한다. 이미 4대 사회보험의 일부 적용 업무가

단일 서식에 의해 통합 처리되기 시작했다. 하

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징수 업무의 통합 처

리이다. 

앞서 제시한 월납및 후납으로전환하는것

은 다른 보험과의 징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실제 독일 및 네덜란드에서

는 이미 여러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를 통

합처리하고있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통합하려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

당부분잔존되어있다. 자칫과거의잘못된관

행이고착화될우려가있는것이다.

따라서, 시행이 조금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

도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이후에 비정규 근로자

를 별다른 무리 없이 포괄할 수 있는 온전한

통합 징수법을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한 진정

한 투자가 될것이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gbshim@cerik.re.kr

그래픽 뉴스

콜금리 인하 결정과 아파트 값

세계초고층건물과상암IBC 현황

주택 투기 지역 지정 현황

4월
둘째주

센트럴
프라자
(홍콩)
중국은행
(홍콩) 내셔널뱅크

플라자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

T&C타워
(대만)

진마오빌딩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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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80m

104~130층
호텔

58~103층
장기체류용
아파트

7~57층
사무실

1~6층
컨벤션센터,
국제박람회장,
공항터미널 등

시티플라자
(미국)

5월
첫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둘째주

<자료 : 국민은행>

주 : 전국 137개 아파
트 단지 407가구 대
상 매매가 상승률임.

(단위 : %)

0.4

0.3

콜금리
0.25%인하
(5. 13)

천안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얀양시
과천시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인천시

김포시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충남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금리 연중
최저치 경신
(4. 24)

박승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시사
(4. 30)

이정우 정책실장
“콜금리 내려야”
(5. 2)

0.3

0.4

0.2

0.1

대전서구, 유성

강남, 송파,
강동, 마포


